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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Y24 감사전 재무제표점검결과9사 감사인지정등 총

76사 조치발표…감사인은위반회사의내부통제미비여부점검

필요

9월 4일 금융감독원이2024 회계연도감사전 재무제표를점검한결과및 유의사항을발표함. 

점검결과총 76건의위반이발견되었으며, 이에대한조치결과는다음과같음.

2018 회계연도이후위반건수는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24 회계연도에는총 76건의위반이적발돼최근

3개 회계연도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조치 유형별로는9사에 감사인 지정, 29사에 경고, 38사에 주의

조치가부과됨. 재무제표전부또는일부미제출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감사인지정조치가, 지연제출의경우에는

경고또는주의조치가부과되며, 최종조치는가중·감경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됨. 

≫ 다음 페이지에계속

회계연도 구분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조치 합계 조치 없음
3년 2년 1년

2024

상장 1 - 2 18 12 33 -

비상장 - 1 5 11 26 43 -

합계 1 1 7 29 38 76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회사의재무제표작성책임을명확히하고외부감사의신뢰성제고를위해도입된제도로, 회사는감사전

재무제표를기한내 외부감사인과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해야함. 

제출의무자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금융회사등

제출대상
▪ ① 재무상태표② (포괄)손익계산서③ 자본변동표④ 현금흐름표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연결기준도①~⑤를 동일하게제출

제출방식
▪ 외부감사인에게제출하는동시에거래소(상장사) 또는금감원(비상장사)을통해

증선위에도제출

제출기한

▪ 별도(개별) 재무제표: 정기주총일6주전까지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시 정기주총일4주전까지 ▲K-IFRS 미적용시사업연도

종료후90일까지제출(단, 자산총액2조원이상의사업보고서제출법인은70일)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26487&menuNo=200218&pageIndex=1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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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감사 전 재무제표제출의무와관련하여회사 및 회사관계자와감사인이유의해야할 사항도함께

안내함.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제출의무위반과관련한지속적점검을통해 회사의자체적인회계오류검증기능을

강화하고회계정보및 외부감사의신뢰성을제고할수 있도록지원할계획임. 

• 회계감사실무지침등에따라회사의감사전 재무제표확인

- 감사인에게제출한재무제표와증선위에제출한재무제표가서로일치하는지등

• 회사가감사전 재무제표제출의무를위반한경우내부통제미비점이있는지등을평가

- ▲제출기한내 미제출 ▲제출한재무제표의사후수정 ▲감사전 재무제표의왜곡표시등이

있는경우, 회사의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에내부통제미비점또는중요한취약점이

존재한다는징후일수 있음

감사인 유의사항

• 상장여부, 자산총액요건등에따른감사전 재무제표제출의무가있는지확인필요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비상장법인중 직전사업연도자산총액(별도기준)이 5천억원

이상1(대형비상장회사)인경우제출필수

- ’18년 외부감사법개정에따라금융회사는상장여부, 규모에관계없이모두제출의무적용

• 경영진책임하에재무제표를직접작성2하여기한내 제출하고상장법인은기한내 미제출시

증선위에사유제출

- 정기주총시기가변경된경우회사는이를고려하여제출기한을재산정해기한내 제출해야함

회사 및 회사관계자유의사항

1  「공정거래법」상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사업보고서제출법인은자산총액1천억원이상

2  외부감사인에대한재무제표대리작성요구, 회계처리방법자문의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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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 K-IFRS 제1118호 정착 지원 TF 4차 회의 주요 내용 공개

8월 18일 한국회계기준원이K-IFRS 제1118호 ‘재무제표표시와공시’ 정착지원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논의된주요내용을발표함. 

기준원은2027 회계연도부터적용되는K-IFRS 제1118호의 안정적인정착을 지원하기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논의 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 공개하고있음. 이번 4차 회의는7월 24일에 개최됐으며, 회의에서논의된

주요안건 6개의목록은다음과같음. 

기준원은발표자료를통해안건별쟁점과이에대한주요논의내용도함께공개함. 

안건

1 주된사업활동판단– 개별자산또는자산집단

2 정비사업조합대여금의손익범주분류

3 민간투자사업에건설출자자로참여시관련투자자산의손익범주분류

4 식별된위험을관리하기위해사용되는파생상품의판단

5 파생상품손익의범주별분류

6 매출채권팩토링거래관련손익범주분류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016008.do?siteCd=002000000000000&seq=40679&ctgCd=016008&replySummary=Y&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s_date_start=&s_date_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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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2

In Focus

재경부, ’26년 세제개편안발표…반도체 등 6대 품목 국내생산

세액공제신설

9월 1일 재정경제부가국무회의에서‘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최종확정했다고밝힘. 8월 3일 개편안초안

발표 후 부처협의, 입법예고등을 거쳐 확정된것으로▲잠재성장률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조세개혁▲세제합리화및 납세편의제고 등 4대 목표를제시함. 목표별로특히주목할내용은다음과같음. 

• 국내생산세액공제신설: 국내생산기반이취약한품목에대해생산량에기초해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특례신설(~’36.12.31.)

- 지원분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 요건: 내국인이국내에서직접생산하고국내에서직접판매

- 공제액: 적격품목생산량X 기준공제액 (지방은1.1~1.5배우대)

• 국가전략기술분야확대: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등→ (개정) 반도체, 이차전지는

동일하나, ‘수소’는 ‘미래형에너지’로확대개편

- 미래형에너지기술(예: 소형모듈원전)의구체적범위는시행령에서규정될예정으로, 선정시

일반기술대비높은세액공제율(연구개발30~50%, 투자15~30%)이 적용됨 

•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1 

등을투자대상으로하며, 이자및 배당전액비과세혜택부여

• BDC 과세특례신설: BDC 투자로발생하는배당소득에대해납입금1억원한도로9% 저율

분리과세적용(~’29.12.31.)

잠재성장률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확충

• R&D 및 투자세제지원공제율에지역별계수를곱한공제율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민생∙지방 지원

지방주도성장강화

생산적금융지원

1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펀드자산의60% 이상을벤처∙혁신기업에투자하는상장공모펀드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menuNo=40101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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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가상장사주가를낮추어상속∙증여세부담을회피하는이른바‘주가누르기’ 행위로

추정할요건을규정하고, 이에해당하면주식가치를최소30% 높여세금부과

                                                         

                                                        

• 자사주를상법상자본으로보는개정상법을반영해, 자사주관련과세체계를자본거래로일원화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주가누르기’ 방지

자사주과세체계정비

추정요건(① 또는②) 

① 최근6년간주가순자산비율(PBR)1이코스피업종별하위25%나 

코스닥하위10%에해당하거나

② 최근1년간중복상장, 교환사채발행등의행위와함께시가
평가액이최근3년간시가대비30% 이상하락

위원회심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심의로주가누르기여부확정

주식가치재평가
평가기간을늘려주식가치재평가(최소30% 할증평가)

: 현행4개월→개정안최대6년 6개월

현행

법인 과세 처분시 양도차익과세(자산거래)

주주 과세

소각목적
자사주취득

법인이자사주취득·소각시
의제배당과세(자본거래)2

처분목적
자사주취득

법인이자사주취득시
양도차익과세(자산거래)

개정 안

과세대상제외
(자본거래)

법인이자사주취득

시 의제배당과세
(자본거래)

1    Price-to-Book Ratio: 시장이기업의장부가치(순자산)에대해몇 배의가치를부여하고있는지나타내는지표로, PBR이 1미만인경우

시장가치가장부가치보다낮게평가되고있음을의미함. 시가총액을자본(순자산)으로나누거나주가를주당장부가치[(총자산-총부채)/총

발행된보통주식의수]로나누어구함

2  회사가실제로배당을지급한것은아니나주주가실질적으로배당받는것과같은경제적이익을얻었을때는의제배당으로간주해세금을

부과할수있음. 단, 현행제도및 개정안모두거래소에서일반장내거래로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차익으로과세하도록규정함. 

• ‘가업’ 승계지원취지에부합하도록제도전반을재설계하고, 제3자 사업승계관련과세특례신설

- ’가업’ 정의신설: ‘전문기술, 경영상노하우보유기업’으로정의

- 적용요건및 사후관리강화: 제도취지에부합하는업종727개를선정했으며, 해당업종

기업중 ▲민∙관심사위원회가심사∙승인한경우에만공제를허용하고▲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30년) 및 상속후 사후관리기간(5년→ 10년) 요건 강화

- 적용수준및 공제방식조정: ▲토지공제범위축소및 한도신설▲공제한도상향

(‘피상속인의경영연수x 20억원’으로하되, 최대1000억원) ▲주업종과부업종구분후

주업종해당부분만공제등

- 제3자 사업승계과세특례신설: 제3자가사업을승계하는경우에도 일정요건충족시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세제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가업상속공제제도재설계

≫ 다음 페이지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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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정부는 9월 3일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다만,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대한

평가방법개선에 대해서는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거쳐 국회 심사과정에서합리적인개선방안을

마련할예정이라고밝힘.  

• 적격증빙(예: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없이손금산입하는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건당 ▲경조금20만원 → 30만원이하 ▲그 외 3만원 → 5만원이하로조정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계속)

적격증빙없는기업업무추진비기준금액상향

9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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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금융위, 상장사 합병가액산정 시 공정가액적용토록제도 개선

…12월 시행 예정

상장사가 합병 시 의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가격뿐만아니라자산가치, 수익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공정가액을적용하도록제도가개선됨. (본뉴스레터

2025년2월호“정부·여당, 일반주주보호를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재계도긍정평가” 참고)

8월 20일 금융위원회는이러한내용을담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최종

통과했다고발표함. 

자본시장법개정법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현행자본시장법령은상장회사가계열회사와합병을하려는경우합병가액을산정하는방식을구체적으로

규정1하고있음. 이때상장회사의합병가액이시장가격에주로의존하게되어있어, 합병비율(합병하는회사

간 주식의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을지배주주등에게유리하게만들고자▲의도적으로시장가격이저평가된

시기를선택해합병을추진하거나▲더 나아가이른바‘주가누르기’를한다는지적이제기되어옴. 

▪ 이번자본시장법개정은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한것으로다음의일정과절차에따라진행됨.

1   계약체결일또는이사회결의일중 앞서는날의전일을기준으로1개월간, 1주일간, 최근일의종가를산술평균한가액(10% 범위내에서

할인및 할증허용)

2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영업·자산의양·수도, 포괄적주식교환·이전등

3  순자산/발행주식총수

4  미래의수익가치산정에관하여현금흐름모형(DCF) 또는배당할인모형(DDM) 등을적용하여합리적으로산정한가치

현행 개정

1) 합병 등2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① 합병등의 가액 산정방법

• 시장가격기준으로산정 • 시가, 자산가치3, 수익가치4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공정가액적용

 시장가격뿐만아니라다양한요소를반영하여기업의

실질적인내재가치산출

5.14.

개정안정무위원회의결

7.29.

법제사법위원회의결

8.20.

국회본회의통과

정부이송, 국무회의의결등

개정법률공포

12.9.

시행

9.8.

https://www.fsc.go.kr/no010101/8757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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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금융위는이번개정을통해지배주주와일반주주간 정보의비대칭이완화되고, 일반주주는공시자료를확인하여

합병의타당성을판단할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고밝힘. 또한 주주 충실의무이행 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도

권리구제를위한근거로활용될수 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힘. 

개정법률은정부이송, 국무회의의결등의절차를거쳐지난9월 8일 공포됐으며, 12월 9일부터시행됨. 

1  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지배자등 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과상대법인간출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여부, 지분변동내역등

현행 개정

1) 합병 등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계속)

② 합병등에 반대하는경우 주식매수청구시 가격 산정방법

• 주주-법인간 협의 → 시가 → 법원판결 등의

절차를거쳐결정

• 주주-법인간 협의→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등을

고려한금액→법원판결등의절차를거쳐결정

2) 절차적 장치 강화 통해 합병 등의 거래 시 공정성 제고

① 이사회의견서의작성 및 공시 강화

• 이사회가합병등의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등에대해의견서를작성하고공시할

의무를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규정

• 해당의무를시행령이아닌법률로직접규정하여규범력

강화

② 외부평가기관의평가 공시강화

• 객관적인제3자로부터가액이나거래조건의

적정성등에대한평가를받아야함

• 객관적인제3자로부터가액이나거래조건의적정성등에

대한평가를받고공시해야함

③ 계열회사간 합병 등의 공시강화

• 특수관계인과상대법인간 이해관계에대한

별도공시의무없음

• 특수관계인1과상대법인간 이해관계2를추가공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U6G0B5F1E3G1M8G0F0H1E3U3N8C2


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12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ESG·지속가능성3

환경부, 기업의 자연자본공시준비·작성 지원 위한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 2종 공개

최근 지속가능성공시 제도 도입과투자자요구에따라 기업의자연자본에대한 공시 중요성이높아지는가운데, 

기업이 자연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와

해설서가 마련됨. 8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자연자본공시안내서’와 ‘리프(LEAP)¹ 실무 해설서’ 2종을

공개했다고발표함.

환경부는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공시체계의이해부터분석,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까지의과정을 실무자가

수행할수 있도록안내서및 실무해설서를마련함.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26년 10월 중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기존공시기준인IFRS S1 체계내에서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전담협의체(TNFD)의분석법을활용해자연관련재무정보를공시하는방법을안내하는실무

지침초안을공개할예정임. (본 뉴스레터 2026년5월호“ISSB, 자연관련공시요구사항은‘실무서’로 개발결정…올해10월 초안공개예정” 참고)

- IFRS S1상 기업이모든지속가능성관련위험및 기회에관한중요한정보를공시하도록이미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지침으로자연관련공시요구사항을구체화하는것임. 이에따라 국내기업의자연자본공시

대응필요성도점차높아지고있음. 

▪ 환경부는그간TNFD 권고안번역본과리프접근법번역본, 시범·가상보고서등 10권의자료를발간해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지원해왔으나, 기업현장에서는결과중심으로작성된기존자료와공시사례만으로는실제

분석및 작성방법을파악하기어렵다는의견이제기됨.

1   자연자본공시의표준분석절차로, ▲사업장이자연과접하는지점을찾고(Locate) ▲기업이자연에얼마나의존하고어떤영향을

주는지진단하며(Evaluate) ▲이에따른위험과기회를평가한뒤(Assess) ▲대응전략을세워공시를준비하는(Prepare) 네단계

2   생물군계(Biome): 기후, 지형, 식생, 동식물구성등 유사한생태학적특성을공유하는광범위한생태계의집합체로, 툰드라생물군계, 

산호초생물군계, 사바나생물군계등이대표적인예임

3   기업이자연생태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줄이고, 자연자본을회복시키는방향으로기업경영방식을개편하는구체적인실천계획

• 자연자본공시관련국내외공시동향및 주요체계, 공시지표를설명

• 예측(시나리오) 분석, 생물군계2, 이해관계자참여, 자연전환계획³ 수립방법, 자연관련분석도구

활용법등 자연자본공시를위한정보제공

자연자본공시안내서

• 자연자본공시의표준분석절차인리프 접근법을국내기업이실무에서바로활용할수 있도록

리프 각 단계별해설, 점검표(체크리스트), 해외·업종별적용사례를수록

리프 실무 해설서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Content&searchValue=%EC%9E%90%EC%97%B0%EC%9E%90%EB%B3%B8&menuId=10598&orgCd=&boardId=1887070&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decorator=


13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이채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자연자본공시는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연 관련

위험과기회를관리하는출발점”이라며“국제공시논의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 있도록기업수요에맞춘지원을

보완하겠다”라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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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계속…AI 활용한 보안 테스트

점진적 확대

앤트로픽사의미토스등 고성능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사이버보안위협이커지고있는 가운데금융회사들이AI 

공격을AI로 방어할수 있도록‘망분리규제’를완화하는조치가이어지고있음. 

금융위원회는지난 6월부터대규모금융회사를대상으로망분리규제를완화해프런티어(최첨단) AI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1를 활용한1차 보안테스트를진행하고있으며, 9월 3일에는참여자격을완화해2차 테스트를

실시하기로결정함. 

금융위는1차 테스트중간점검을실시한결과, 프런티어AI의 취약점탐색기능이매우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고

밝힘. 또한발견된취약점이즉시침해사고로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으나, 향후 AI를 활용한침해위협본격화에

대비해▲외부에노출되는전산자산등 공격표면식별및 관리강화▲신속한보안패치등 대응속도강화▲’AI는

AI로 방어하는’ 대응체계구축등의필요성이제기되었음.

1차에이어다음과같이신청자격을완화한2차 테스트가실시될예정임. 

 

기술·디지털4

배경

▪ ’13년 금융사대규모전산마비사태이후전산자원보호를위해업무용(인터넷연결불가한내부망PC)과

개인용(인터넷PC)으로네트워크망을분리하는망분리규제가도입됨. 

▪ 망분리규제가업무비효율뿐아니라신기술활용저해로이어져규제개선요청이제기되어왔으며, 특히

생성형AI 활용이산업의미래를좌우하는상황에서 금융경쟁력까지저하하는요인으로지적받고있음. 

▪ 이에 ’24년 8월 금융위는금융회사가생성형AI를 활용할수 있도록규제특례를허용하는내용등을담은

‘금융분야망분리개선로드맵’을발표한바 있음. (본 뉴스레터2024년9월호“금융위, ‘금융분야망분리개선로드맵’ 발표…금융사생성형

AI 활용허용” 참고)

1  인터넷을통해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방식. 소프트웨어를직접컴퓨터에설치하고사용하던기존방식과달리SaaS 방식은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설치할필요없이웹로그인하는것만으로이용가능. 

구분 1차테스트(6월~ 진행중) 2차테스트(10월~ 예정)

신청기준

 금융회사: ①총자산10조원이상이고

②상시종업원수1000명이상

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는제외됨

 금융회사: ①총자산2조원이상이고 ②상시종업원수

300명이상(단,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다른

정보기술부문업무를겸직해서는안됨)  

 전금업자: ①연간전자금융거래금액2조원이상이고

②전자금융업관련매출액이총매출액의10% 초과

(단, CISO 요건동일하게적용) 

대상기관 49개사 75개사 (금융59개사, 전금16개사)

선정기관 10개사(6월17일선정) 15개사이내(10월7일선정예정)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www.fsc.go.kr/no010101/86972?srchCtgry=&curPage=2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7646?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A7%9D%EB%B6%84%EB%A6%AC&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288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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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9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10월 7일 2차 테스트사를선정해

망분리규제에대한 비조치의견서(1년 한시)를 발급할예정임. 선정된기업은1차 테스트와마찬가지로망분리

대체통제수단을마련한후 프런티어AI와 보안SaaS 등을활용해보안취약점을탐지및 개선할수 있음. 

금융위는1차 및 2차 테스트진행 경과를바탕으로3차 테스트시기와선정 규모를신속히확정할계획임. 또한 

이와 같은 테스트를상시 제도화하고고도의 AI∙보안역량을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긴밀히논의 중이라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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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지속가능성1

GHG 프로토콜∙ISO, ‘온실가스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온실가스 프로토콜(GHGP)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들을 통합해 단일한 기준

체계를수립하기로결정함. 7월 29일 GHGP는 지난해ISO와 구축한전략적파트너십을기반으로공동브랜드의

단일기준을제정할계획이라고밝힘.

통합대상이된 기준은다음과같음.

GHGP는 이날 공개한기준 개발 계획서에서 통합 기준은크게 ‘일반 요구사항 및 물리적온실가스인벤토리’와

‘AMI’ 부분으로구성될 예정이며, 최종 구조 및 세부 구성은 개발 과정에서변경될 수 있다고 밝힘. 2027년

2분기에통합기준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한후 2028년 4분기에최종기준을발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팀 모힌(Tim Mohin) GHGP CEO는 “통합 기준은 기업 보고를단순화하고중복을줄이며, 시장과국가∙지역 간

공시 일관성을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쓸 수 있을

것”이라고밝힘.

• 활용현황: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과학기반

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 등 전 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는기후관련공시및 목표설정

체계들이온실가스와관련해GHGP 기준을적용하거나참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

- ISSB는 제3자 기준인GHGP 기준이개정될경우, ISSB의 제·개정정규절차에따라그 효과를

검토하여기준서에반영하도록함

- ISSB 기준에기반해마련된우리나라지속가능성공시기준도온실가스배출량측정시 GHGP 

기준또는 국내에서요구하는다른측정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기준)을사용하도록규정함

• 통합대상기준및 지침: ▲온실가스프로토콜기업회계및 보고기준 ▲스코프2 가이던스

▲스코프3 기준▲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AMI) (개발중)

- AMI 기준은기업의물리적배출량과시장메커니즘(예: 재생에너지인증서)이각각기후에

미친영향을분리해보여주고자함

GHGP 기준

• 활용현황: ISO 14064 시리즈(1~3)는 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및 제거량측정∙보고∙검증

기준으로널리활용되고있음

• 통합대상기준: ISO 14064-1 ‘온실가스배출및 제거의정량및 보고를위한조직차원의사용

규칙및 지침’

ISO 기준 

In Focus

https://ghgprotocol.org/blog/ghg-protocol-announces-key-standard-development-updates?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qfokizIrir2X-42mGwD4-NwySfgLhJTKFf9LA-NOKk-DqXABeVedd1nPC8z4qF-0OxzApsJYPrDjGuG0njFkuCSUdTtTToflqHNWStz-oQ
https://ghgprotocol.org/sites/default/files/2026-07/Consolidated-StandardDevelopmentPlan%28SDP%29-2026.07.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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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AI 개발사에보안 관리 체계 등 정보 제공 요구… 

인공지능법집행 본격화

최근 AI 관련 사이버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8월 말 주요 AI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안전성, 저작권법준수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한것으로

알려짐. 유럽의정책 전문 매체가집행위고위 관계자를인터뷰하여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는 인공지능법집행

권한을최초로행사한것으로RFI 미응답또는허위답변시 과징금을포함한제재조치로이어질수 있음.  

인공지능법상수용 불가 위험 AI, GPAI 및 투명성 위험 AI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적용되어현재 모두 시행

중이며, 최근법 개정을통해 ‘고위험AI 시스템’에 대한규정적용시점은내년 12월 2일로 연기되었음. (본 뉴스레터

2026년8월호“EU, ‘고위험AI’ 규제 ’27년말 이후로연기확정…투명성의무는원안대로8월시행” 참고) 

규제당국이인공지능법준수 여부를 조사하고제재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은 8월 2일자로 부여4되었으며, 이번

RFI는 조사 절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음.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기술주권 등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해당매체와의인터뷰를통해RFI 발송사실을밝혔으나, 구체적인업체명은공개하지않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24년 8월 1일 발효된EU 인공지능법은AI 시스템의위험수준을4단계로구분하고차등적규제를적용함. 

− 수용 불가 위험: 전면금지(예: 정치적견해, 성적지향등 민감한특성을기반으로사람을분류하는AI)

− 고위험: 허용하되엄격히규제(예: 도로교통등 중요인프라관리AI, 신용점수평가AI)

− 제한적(투명성) 위험: 허용하되투명성의무1 등 일정수준으로규제(예: 딥페이크생성AI, 챗봇)

− 최소 위험: 허용하고미규제(대부분의AI 시스템)

▪ 한편, 이 법은생성형AI 등 범용 AI(GPAI)2 모델개발자와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제를두고

있는데, ①모델의기술적특성등을설명한문서와사용설명서를제공하고②EU의 저작권법을준수하고

③모델훈련에사용한콘텐츠를요약해공개할의무가있음.3

1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대상이AI라는사실또는사용자가보고있는콘텐츠는AI가 만들었다는사실을알수 있도록고지·표시할의무

2  특정목적에한정되지않고다양한과업을수행할수있으며, 챗봇·검색·코딩·이미지생성등 여러AI 시스템의기반모델로활용될수 있는

범용(General Purpose) 모델

3  GPAI가 고위험AI 시스템에통합되거나관련된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는고위험AI로 간주됨.  

4  고위험AI 및 제품내장형고위험AI의 경우, 규정시행즉시집행권한이부여됨. 

2 기술·디지털

In Focus

수용불가
위험AI GPAI 

제품내장형
고위험AI

규제 시행일

’25.2.2. ’25.8.2. ’26.8.2. ’27.12.2. ’28.8.2.

<EU 인공지능법시행일정>

투명성위험AI 고위험AI

https://www.euractiv.com/news/exclusive-eu-orders-leading-ai-labs-to-detail-security-practic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714


19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RFI를 통해요청한정보는다음과같음.

비르쿠넨수석부집행위원장은 또한 집행위가인공지능법상모델훈련에사용한콘텐츠를요약해공개해야함에도

해당 정보를공개하지않았거나저작권법준수 여부에대한 비공식질의에응답하지않은 AI 개발사30여 곳을

대상으로EU 저작권법을어떻게준수하고있는지에대한상세한설명을요구했다고밝힘. 

AI 개발사및 서비스제공업체들은집행위가인공지능법관련감독을위해공식적으로요청한정보를제공할법적

의무를 지님. 기업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정보를 재요청하고이번에도응답하지않을 시에는

과징금을부과할수 있음. GPAI 모델과관련된의무를위반할경우에는최대1500만 유로(약 235억원)와 글로벌

연매출의3% 중 더 큰 금액에해당하는과징금이부과됨. 또한 집행위는인공지능법에따라 AI 모델 평가 수행, 

시정조치요구등 보다광범위한집행권한을보유하고있음. 

• 대상: 최첨단AI 모델개발사들

• 요청정보: ▲AI 모델을보호하기위해적절한사이버보안및물리적보안체계를갖추고있는지여부

▲외부기관에게모델을평가받을때부여하는접근권한 ▲외부안전성평가에따른권고사항이행

방식▲모델공개후사용현황모니터링방식등

사이버보안및 안전성 관련 정보 



20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9월호

주요국, AI 관련 책임 논의 본격화…개발·운영·이용 주체 책임 범위

구체화 착수

최근 주요국법원과정책당국등이 인공지능(AI)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어디까지부과할것인지와함께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간 책임 범위를어떻게구분할것인지에대한 논의를이어가고있음.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유럽에서는각각다음과같은논의와원칙정립이이루어지고있음. 

이처럼주요국에서는AI와 관련한저작권문제부터AI 활용 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에이르기까지책임 주체와

책임범위를구체화하려는논의가이어지고있음. 특히향후AI 관련피해발생시에는누가해당위험을예견하고

통제·관리할수 있었는지가책임판단에서중요한기준이될 것으로예상됨. 

• 9월 1일 미국법무부는뉴욕타임스대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소송과관련해“AI 모델학습

과정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가저작권법상허용될수 있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고

미국정치·정책전문매체가보도함.

- 미법무부는AI 모델학습에대해광범위한저작권책임을물을경우AI 혁신과경쟁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함. 

• 이 사건은뉴욕타임스가MS와오픈AI가 자사기사를허가없이AI 모델학습에활용했다며’23년

12월 제기한저작권 침해소송으로, AI 학습데이터활용의적법성과저작권책임범위를둘러싼

대표적사례로주목받고있음. 

미국: AI 학습데이터활용과 저작권 책임 논의

• 7월 7일 영국법률전문가기구인영국관할권태스크포스(UK Jurisdiction Taskforce)1는 ‘AI로

인한피해발생시의책임(Liability for AI Harms)’이라는의견서를통해“계약, 과실, 전문가

책임등에관한기존법리로상당수AI 관련분쟁을(다음과같이) 해결할수 있다”고주장함.

− AI는 법인격을갖지않으므로스스로책임주체가될 수 없으며, 책임은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에게배분될수 있음. 

− 이때AI 가치사슬내 책임배분의주요기준은‘계약’이며, 계약이없는경우기존의과실책임

법리2가적용될수 있음. 

영국: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귀속 원칙 정립 중

1  영국법무부가지원하는기구로, AI·블록체인·스마트계약등의신기술에대해잉글랜드 및 웨일스관할권의기존법체계가어떻게

적용되는지에대한법률적해석과의견을제시함. 이기구가발표하는의견서는법적구속력은없으나, 향후법원이나중재기구가관련

분쟁을판단할때참고할수 있는해석자료로활용될수 있음.

2  누가위험을예견할수있었는지, 누가예방할수 있었는지, 합리적인주의의무를이행했는지등

EU: 플랫폼 및 AI 서비스 제공자의책임 범위 구체화

• 최근유럽에서콘텐츠유통과정에서플랫폼의역할과책임범위가주요법적쟁점으로부각되는

가운데, 6월 16일 EU 사법재판소(CJEU)는온라인플랫폼의알고리즘기반콘텐츠유통과

관련해이른바‘중개자면책(intermediary immunity)’의 적용한계를제시함.

− 이에따르면플랫폼이콘텐츠의추천·노출·배포과정에적극적으로관여하는경우책임범위를

보다엄격하게검토할수 있을것으로보임. 

https://thehill.com/homenews/media/6066304-ny-times-openai-ai-lawsuit/
https://lawtechuk.io/ukjt/liability-for-ai-harms-under-the-private-law-of-england-and-wales/?mkt_tok=MzA2LUJEVS01NjYAAAGjUoPNlCbr2gL0q5rd_cVHJA9NxnFAb857eLVv6fSUjsp2agfZJKrO5OtjxKl2UiEKzW0rd0PTo9Jzi3NkyOVQBw1khEuC9A4oYbSNG8WAm-1XeTI
https://curia.europa.eu/site/upload/docs/application/pdf/2026-06/cp260087en.pdf?mkt_tok=MzA2LUJEVS01NjYAAAGjUoPNk7IjMDGpHIVgxtVv0Nl29Bm6xNpSxBmXFLTaMZDlmbnYPjX6lSNSNEk-P30C5EE874kGFwjqS7yb5N43gmQjgXKBTIUJFF6ycN2xyGRBw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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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

formation 

경제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에 따른

사회·환경적비용은사회 전반에전가되고, 그 규모가지구와사회가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추출주의(extractivism)’ 관행이 기업의 사업

모형에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EY가 추출주의의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과지구의번영을핵심 가치로삼는 ‘재생 경제(regenerative 

economy)’로의전환방향을제시하는보고서를발행함.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G7 국가에서주주 배당금은근로자임금보다3배, 

법인세 납부액보다2배 빠르게 증가했으며, 불평등으로인한 경제적 후생1

손실과 생물다양성 손실 비용도 각각 45%,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추출주의를고착시키는구조적원인으로는▲주주이익을다른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우선시하고단기적재무성과에집중하는기업의경영·의사결정구조

▲소유주와 경영진의 자기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를 보상·강화하는

인센티브 체계 ▲수탁자로서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가능성투자의 걸림돌로작용하는점 ▲기업의 사회·환경 관련 선언과

실제 행동의간극 ▲복잡하고파편화된조세제도등을제시함.

보고서는 재생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당국, 금융시장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다양한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소개하고, 재생 경제가 확산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고 이에

비추어 기업 이사회와경영진이현재의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지금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이제는 기업들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에단순히적응하는데 그치지않고, 재생경제로의전환을주도해야

한다고강조함. 

1   경제적후생(economic welfare)이란 소득·자산등경제적자원과이를통한소비로사회구성원이누리는생활수준을의미하며, 전체

소득이같더라도소수에게집중될수록사회전체의후생은낮아짐. 불평등으로인해손실된경제적후생이란예를들어▲소득이더

고르게분배됐더라면더많은사람이교육을받고생산성이높아질수 있었던상황▲빈곤이심하지않았더라면사회적갈등대응에

쓰이는비용이줄어들수있었던상황등을의미함. 

In Focus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insights/assurance/documents/ey-gl-neu-extractivism-report-06-2026.pdf?AA.tsrc=ownedsocial&mkt_tok=MzA2LUJEVS01NjYAAAGjmpzN9xmTnUz5azMhf48qw8NKuZfC8zTyU8FyTe1VGAhPIP9LOLZbx4k3Ow1aKwo33_ZjoR0YVHDkqTihzZ_eqBi34uKu1keLMSY8cUEzS2uu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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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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